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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.12.28.(화)

비고  # 공동배포 : 금융위원회

담 당

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

담당자

과장 박정원, 사무관 범진이
(044-200-2190, 2192)
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과장 이동욱, 사무관 김영준
(02-736-1740, 1741)

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박주영, 사무관 최민혁
(02-2100-2530, 2534)

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심규진, 사무관 주세훈
(044-215-2750, 2753)

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최미정, 연구관 김순권
(044-202-6460, 6463)

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김준동, 사무관 김도창
(044-202-6130, 6132)

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임철현, 사무관 이경미
(02-2110-3167, 3759)

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총경 나영민, 경감 박상준
(02-3150-2037, 2763)

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황윤환, 사무관 설민아
(044-200-4450, 4459)

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김미정, 사무관 김기호
(02-2110-1560, 1564)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과장 윤정태, 사무관 정준호
(02-2100-3121, 3124)

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한지웅, 사무관 차지훈
(044-204-3241, 3262)

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,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

구윤철 국무조정실장, ‘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’ 주재

- 사업자 불공정행위,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
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

□ 정부는 12월 28일(화) 15시 30분,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

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, 가상자산

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

    * 참석 : 금융위, 개보위, 기재부, 법무부, 경찰청,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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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(9.25일) 이후 재편된 

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·감독 방안을 논의하

였습니다. 또한,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

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.

ㅇ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

심사를 완료하였고(9.25~12.23), 총 29개 사업자*로 정리되었습니다.

아울러,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**를

통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되었습니다.

     * 24개 거래업자, 5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
    **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: (9.21일) 1,134억원 → (12.23일) 81억원(93% 감소)

ㅇ 점검결과,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

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, 일각에서 가상

자산의 신규취급(소위 ‘상장’)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

불공정행위,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

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 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

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.

ㅇ 이에 따라,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

살펴보고,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

습니다. 또한,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 처벌 

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ㅇ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,

상장 유통, 사업자의 진입 행위규제,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

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“9.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

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”고 하면서,

ㅇ 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

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”고

당부하였습니다.


